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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 키워드를 검색어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난 10년간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접근 

방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과 부분적인 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쟁점 

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계에

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and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using text mining analysis.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2010 to 2020 with the keyword ‘right to be forgotten’.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in the last 10 years the issues about 

‘right to be forgotten’ are not much different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and the approaches 

also are similar. However, it confirmed common issues and the partial difference between news 

and journal articles through comparison. Therefore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deriv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common issues are considered 

first but if there are differences in issues, it is needed to discuss them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o draw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e variously discus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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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현대 사회

에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고, 다양

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일상적 행위 대

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어플

리케이션, 각종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

해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출하고 타인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는 인터넷의 발달 이전

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

가 짧은 시간 동안 쌓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의 생활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됨으로써 

정보 자체의 중요성과는 무관한 다양한 범주의 

정보가 서버에 축적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에 올라간 개인 정보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

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색인되며, 얼마든지 검

색을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고도로 발달된 기

술로 인해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

고 있다. 

인터넷 발달 초기에는 ‘알 권리’가 인간의 기

본권으로 취급되고,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

으나, 한번 인터넷에 개방된 정보는 쉽게 삭제되

지 않고, 심지어는 정보 주체의 사후에도 남아있

게 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1)’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특히, 2010년에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1998년에 ‘라 방가르디아(La Vanguardia)’에 

게재된 기사와 구글 검색 링크가 자신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페인 법원이 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유

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하면서 잊힐 권리가 글로

벌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

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

의 열람서비스의 경우,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하여 처리되고 있는 만큼 기록정보서비스도 포

괄적인 의미의 정보공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남윤아, 임진희, 2016).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이 알권리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록정보서비스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2010년 곤잘레스 사건 이후 알권리

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부각되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개인

정보의 무방비 노출과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잊힐 권리의 성격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즉,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었고, 잊힐권리

는 알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알권

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에도 영

 1) ‘잊힐 권리’는 ‘잊혀질 권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잊히다’는 피동사이기 때문에 또다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를 붙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에서 ‘잊혀질 

권리’로 표기된 것 외에는 모두 ‘잊힐 권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잊힐 권리”의 토픽 분석  277

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록관리 측

면에서도 잊힐권리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반드

시 필요하다.

잊힐 권리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국내에서는 법학, 언론학, 정보

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잊

힐 권리를 ‘인터넷 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

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을 포

함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잊힐 권리는 기

록의 유지와 삭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관리의 측면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논점들

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기록정

보서비스에 있어서 잊힐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

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사회적 및 학문적으로 잊힐 권리

와 관련하여 다루어졌던 주요 주제를 체계적이

고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기록관리학 관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주제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현재까지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진행된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법학, 언론학, 정보

보안 분야 등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최종선(2016)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

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잊힐 권리가 인정되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논점으로 불명확한 도입 근거, 권리 객체의 협

소성, 디지털 정보의 상속 여부, 잊힐 권리 상대

방의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

해, 공인의 정의 및 범위 등의 모호성,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판단 기준, 개인정

보 보호법과의 충돌 등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

제점을 제시하고, 잊힐 권리와 관련된 입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

용숙(2016)은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법제의 정비가 필

요하지만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잊힐 권리가 표

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이영진(2013) 역시 잊힐 권리의 입법화 필

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 권리 및 정보

접근권과의 충돌, 공익적 기록의 삭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법제

화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

고, 고은별, 최마리아, 최광희(2012)는 정보주

체가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삭

제 및 확산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은 SNS를 통해 축

적된 여러 행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 법제화 시 다양한 충돌이 예상되

므로 이를 예측하고, 이용자, 사용자 및 국가 간

의 균등한 조화를 이룰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편 잊힐 권리의 입법화보다는 현행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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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황창근(2016)은 잊힐 

권리가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불

편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도

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적 입법의 필요

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잊힐 권

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EU보다 개인의 정보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어 오

히려 기본 법제와의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홍숙영(2014) 또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인 언론중

재법을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

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정정․삭제 

요구권’을 비롯하여, 정보제공 동의 기간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이 필요함을 언급

하고 있다.

최경진(2012)은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잊힐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분

명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타나는 잊힐 권

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와 안전한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재호(2014)는 

잊힐 권리가 헌법상 인격권 등에 근거하여 새

롭게 형성되는 권리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

면서까지 우월하게 인정될 권리는 아니나, 이

후 성문화되어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활동에 위

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언론계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법

학과 언론학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가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잊힐 권리 입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과 입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모두 잊힐 권

리에 대한 인정과 도입, 실현을 위해서 해결해

야 할 쟁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잊

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

록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거론된 잊

힐 권리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

들은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알 권리와

의 형평성, 사전 검열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하

여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분야에

서의 잊힐 권리 관련 연구들에서는 어떤 쟁점

들이 논의되었는지, 혹은 이외에 또 다른 쟁점

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향후 기록관

리 영역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더 나은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

잊힐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

난 2010년에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구글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이다. 곤잘레스는 1998

년 스페인의 ‘라 방가르디아(La Vanguardia)’

신문에 자신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채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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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강제 매각 공고 기사가 실린 이후 2009년

까지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곤잘레스는 해당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해당 

기사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스페인의 개인정

보보호원(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에 ‘라 방가르디아’ 신문사의 해

당 원문 삭제와 구글에서 자신과 관련 기사의 

신문사 링크 삭제를 요청했다. AEPD는 ‘라 방

가르디아’ 신문사에 대한 구제 신청은 기각하

였으나, 구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글 검색 결과에 해당 기사의 

링크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AEPD의 결정에 불복, AEPD와 곤잘레스를 스

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

은 해당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1995년 유럽연

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규정에 대한 판단을 유

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하면서 잊힐 권리가 세계

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김갑석, 2017; 박용

숙, 2016; 박진우, 2014; 백수원, 2015).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

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곤잘레스의 손

을 들어줬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이

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구글에는 검색 

결과의 삭제 요청이 이어졌으며, 독일에서는 흉

악범죄자에게도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판

결을 내리기도 했다(장재은, 2019). 이후 2016

년 5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기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였고, 

GDPR의 제 17조에 삭제권(잊힐 권리)을 성문

화(成文化)하였다. 

2.2 국내에서의 잊힐 권리의 논의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 시점 역시 곤잘레스 판결이 

국내에 알려진 이후인 2010년 즈음이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1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정보화전략

위원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 원할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이 발표에 부응하는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함께 인터넷상에 저장, 유통되는 의

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주는 신종 직업인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

하는 등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

작했고, 2016년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2)이 추가되며 

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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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2016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

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

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

게 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

인을 제외한 자연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게시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송통신위원회

의 2016년 가이드라인 이상의 잊힐 권리에 대

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우리나라에선 현재까

지는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의 실현과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2020년 1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음란물을 생성, 이를 거래하고 유포한 디

지털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

건의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면서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으

로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

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n번

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탐색․삭제하기로 했다(윤지원, 2020). 또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

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경우, 이들의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도 실시

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김진주, 2020).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잊힐 권리가 실현되는 

추세이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우,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진자의 이

동 경로를 각 지자체별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동 경로를 공개함으로써 확진자가 방문한 식

당 및 카페 등에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확

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비

공개로 전환(서승진, 2020)하거나, 삭제(한지숙, 

2020)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으며,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에서 동선 정보 탐지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인터넷 사업

자와 간담회를 통해 동선 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최태범, 2020)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움

직임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꾸준히 잊힐 권리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져 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정보

화진흥원(2015)의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64.8%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

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고 응답할 정도로 잊힐 권리의 보장에 대한 요

구는 일찍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의 제도

적 뒷받침은 없으며, 특히 국내 기록관리학 분

야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

적이자 결과이다(Puhg, 1992). 국가기록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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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이라 밝히며, 

기록물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록물 열람을 비롯해 콘텐츠 개

발, 전시회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3)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

공개제도를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측면으로 본

다면, 공공기록에 대한 잊힐 권리의 인정과 도

입이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알권리와의 형평

성을 훼손하는 등 기록정보서비스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현

재의 실정에서 국내 기록관리 실정에 적합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잊힐 권리와 자기정보 삭제 요구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EU

의 GDPR 역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권

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이익 보장

을 위한 기록 보관 목적, 연구를 위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나루, 2018),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공개 및 게재된 뉴스 기사와 학술

지 논문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의 시점을 2010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잊힐 

권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이 스

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소송을 제기한 2010년 이

후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료 수집의 시작 

시점을 정하였다.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모두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라는 키워드를 검색

어로 사용하였으며, 뉴스 기사는 국내 검색엔진

인 네이버 뉴스(https://news.naver.com)를 통

해, 학술지 논문은 RISS(https://www.riss.kr)

를 통해 수집하였다. 

뉴스 기사의 경우, 파이썬(python)의 웹 스크

래핑 라이브러리인 Selenium과 Beautifulsoup4 

패키지를 이용하는 웹 크롤링 기법을 적용하여 

제목, 작성일, 언론사, 본문 내용을 수집하였으

며, 수집된 뉴스 기사는 총 3,888건이었다. 이 

중 기사 본문에서 잊힐 권리의 비중이 현저히 

적은 가십성 연예 기사와 양정철 전 보좌관 관

련 기사, 중복기사를 제외한 총 1,388건의 뉴스 

기사를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학술지 논문 검색 결과는 총 270건이었으며, 

이 중 발표용 ppt 자료 등 학술지 논문의 형식

을 갖추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46건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초록과 결론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텍스트 분석의 특성상 개별 자료의 분량

과 문헌 내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가 분석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학술지의 분량에 

따라 연구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organ/greet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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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뉴스 기사 학술지 논문

언론사명 기사 수 학술지명 논문 수

1 ZDNet Korea 79 정보법학 9

2 보안뉴스 74 憲法學硏究 6

3 경향신문 49 홍익법학 6

4 뉴시스 44 언론과 법 5

5 동아일보 41 江原法學 5

6 법률신문 31 고려법학 4

7 매일경제 30 디지털융복합연구 4

8 노컷뉴스 22 법학논총(전남대학교) 4

9 조선비즈(Chosun Biz) 15 법학논총(단국대학교) 4

10 전자신문 13 외법논집 4

<표 1> 상위 10개 언론사 및 학술지 현황

기 때문이다. 

3.2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분석에 있어 단어에 대한 정제 작업

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정제를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형

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과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모든 자료를 textclean 패키지

를 이용하여 한글과 띄어쓰기만을 남기고 모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한 후, tidytext 패키지

와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문장에서 명

사만 추출하였다. tidytext 패키지는 텍스트 데

이터를 토큰화하여 정돈된(tidy) 데이터로 변

환시키는 데 사용하며, KoNLP 패키지는 한글 

자연어 분석 패키지로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 단

위(형태소 조합)로 정제하는 데 사용한다. 비정

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분석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자연어처

리(NLP)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체언과 용언의 변화가 다양하여 영어, 일어 등

에서 이용하는 텍스트전처리 패키지를 동일하

게 이용할 수 없어 한국어에 특화된 KoNLP 패

키지를 이용한다(이종화, 이현규, 2015). 정돈

된 데이터는 열은 변수를, 행은 관측치를 형성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Wickham, 2014). 이에 따라 tidytext 패키지

를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끊어

내고, 다음으로 KoNLP 패키지의 extractNoun 

함수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 본문에

서 명사 부분만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일반명사나 고

유명사가 아닌데도 오분류되어 나타난 단어와 

단위, 서수 등을 불용어 처리하고, 일부 혼용되

는 유의어나 띄어쓰기 등이 맞지 않아 다른 단

어로 인식하는 경우를 동일어로 일치시켰다. 

3.3 분석 방법

이상의 자료를 대상으로 잊힐 권리의 동향 및 

관련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과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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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에 기반

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였

다.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들이 

있을 때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를 의미한다. 

TF-IDF를 통해 문서에서 흔하지 않으면서 비

중있게 사용된 단어를 추출할 수 있으며, TF- 

IDF 값이 큰 단어는 해당 단어가 속한 문서의 

주제 또는 의미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TF-IDF 값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문서 집합 내에서 주제(topic)

를 도출해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주제가 시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Blei, 2012).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중 LDA 방법을 이

용하여 뉴스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다. 

LDA는 토픽의 확률이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형태의 사전 분포를 따른다는 것

을 가정하는데, 이는 문서들은 토픽들의 혼합

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픽들은 확률 분포에 기

반하여 단어들을 생성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LDA는 개별 문서는 토픽의 확

률적 분포로 표현되고 각 토픽은 단어의 확률

적 분포로 표현되는 구조를 이용해 문서 내의 

단어들이 어떤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

산하는 생성확률 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이다(Steyvers & Griffiths, 2007). 특

히, LDA는 여러 개의 토픽이 내재되어 있는 많

은 문서들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의미

를 지닌 서로 다른 단어나 문맥에 따라 다른 의

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Born et al., 2014). 즉, 

텍스트 데이터 내에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을 가정하고 단어가 나타나는 환경에 따

라 주제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LDA의 특징

을 활용하면 SNS, 뉴스, 논문, 특허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잠재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

하다.

이 경우, 토픽의 개수를 연구자가 지정하여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델의 성능 지

표를 비교해 최적값을 찾는 하이퍼파라미터 튜

닝을 통해 적당한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토픽의 개수를 2개에서 20개까지 비교하여 복

잡도(perplexity) 값을 도출하였다. 복잡도 값

은 특정 모델의 성능 지표로,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

된다(김갑철, 노현종, 2019). 복잡도 그래프는 

토픽의 수가 증가하다가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

로 나타나며, 등락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지점

이 토픽의 수를 늘려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능

이 비슷하면 토픽의 수를 늘려도 의미가 없으

므로 해당 지점에서 토픽의 수를 결정한다. 분

석 결과, 토픽의 개수가 신문기사의 경우, 13개, 

학술지 논문의 경우, 10개일 때까지 성능 지표

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각각 13개와 10개의 토픽을 선정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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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픽 수 선정 결과(신문 기사) <그림 2> 토픽 수 선정 결과(학술지 논문)

4. 연구 결과

4.1 키워드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의 수는 뉴스 기사(1,388

건) 545,669개, 학술지 논문(246건) 409,819개였

으며, <표 2>는 이들 키워드를 TF-IDF 분석을 

통해 사용 빈도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제시한 것

이다. “권리”, “삭제”, “인터넷”, “검색”, “서비

스” 등의 14개 키워드가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

문에서 모두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기사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는 “권리”로 총 7,234회 등장하였다. 이어서 “삭

제”(5,775회), “인터넷”(3,964회), “개인정보” 

(3,891회), “검색”(3,428회), “데이터”(3,058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뉴스 기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을 삭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알 권리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야 함에 대한 내

용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술지 논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기업”, “요청”, “개인정보”, “구글” 등의 키워

드가 뉴스 기사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잊힐 권리로 인해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학술지 논문의 경우, “개인”이 가장 많이 

언급(1,620회)되었으며, 이어서 “권리”(1,293회), 

“삭제”(518회), “자유”(420회), “주체”(360회), 

“인터넷”(355회)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논

문의 경우, “주체”, “인격”, “기본권”, “프라이

버시”, “법제”, “규정”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토픽모델링 결과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토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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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학술지 논문

순위 단어 빈도 TF-IDF 순위 단어 빈도 TF-IDF

1 권리 7,234 44,879.411 1 개인 1,620 17,484.057

2 삭제 5,775 35,821.673 2 권리 1,293 13,945.250

3 인터넷 3,964 24,588.371 3 삭제 518 5,587.477

4 개인정보 3,891 24,134.860 4 자유 420 4,531.599

5 검색 3,428 21,264.854 5 주체 360 3,881.617

6 데이터 3,058 18,971.496 6 인터넷 355 3,831.331

7 기업 2,934 18,200.473 7 결과 302 3,258.560

8 디지털 2,848 17,666.347 8 침해 290 3,119.513

9 요청 2,713 16,827.309 9 기술 281 3,025.903

10 서비스 2,516 15,603.944 10 인격 274 2,951.818

11 자신 2,450 15,195.043 11 공개 271 2,917.983

12 게시 2,330 14,450.320 12 검색 254 2,740.374

13 구글 1,856 11,508.829 13 기본권 253 2,726.591

14 사진 1,854 11,501.617 14 이용 239 2,573.798

15 기사 1,786 11,074.212 15 서비스 227 2,447.088

16 자유 1,771 10,986.804 16 요구 227 2,447.088

17 기술 1,742 10,804.172 17 디지털 227 2,440.002

18 온라인 1,707 10,584.047 18 가치 225 2,418.713

19 침해 1,676 10,392.400 19 기사 220 2,368.859

20 판결 1,671 10,362.842 20 자신 207 2,224.985

21 기록 1,651 10,237.004 21 프라이버시 203 2,181.390

22 결과 1,618 10,036.398 22 내용 197 2,122.941

23 요구 1,600 9,924.550 23 법제 192 2,071.485

24 국내 1,554 9,639.887 24 적용 192 2,064.110

25 이용자 1,543 9,572.186 25 판결 188 2,027.141

26 개인정보보호 1,479 9,171.248 26 해결 188 2,027.141

27 관리 1,377 8,538.248 27 규정 188 2,019.728

28 생각 1,359 8,426.943 28 도입 184 1,982.569

29 사건 1,331 8,256.125 29 고려 183 1,967.661

30 공개 1,328 8,232.772 30 검토 178 1,915.274

*굵은 글씨는 상위 빈도 키워드 중 각 자료에서만 나타난 키워드임

<표 2> TF-IDF 상위 빈도 키워드

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토픽별 주요 키워드 10개와 이를 토대로 

선정한 토픽명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

당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를 제

시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단순히 토픽이 

등장하는 뉴스 기사나 학술지 논문의 양만으로

는 도출된 주제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

다는 판단 하에 도출된 토픽 순으로 제시하였

으나 뉴스 기사나 학술지 논문의 양이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빈도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각 토픽의 명칭은 단어들

이 가지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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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각각의 토픽과 가장 관련이 큰 뉴스 기사 

및 학술지 논문을 직접 확인, 실제 문맥을 고려

하여 확정하였다.

4.2.1 뉴스 기사 분석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토픽 1은 “의견”, “도입”,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법제화”, “방안” 등의 키워

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1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

를 국내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제

의 도입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내용, 

법제화 고려 시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모여 

있어, 주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법안 도입 방안

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피해자”, “사건”, “범죄”, “피해”, 

“처벌”, “유포”와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

으며, 토픽 2와 관련도가 높은 기사들의 내용은 

주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었던 일명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범죄 사

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따라서 해당 뉴스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

토픽 토픽명 핵심 키워드 기사수(%)

1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
의견, 도입, 한국, 개인정보보호, 고려, 주체, 전문가, 방송, 법제화, 

방안
137(9.87)

2 범죄 피해자 피해자, 사건, 범죄, 피해, 처벌, 영상, 여성, 경찰, 불법, 유포 83(5.98)

3 디지털 장의사
업체, 동영상, 흔적, 사이트, 친구, 대표, 사이버, 계정, 페이스북, 

확산
177(12.75)

4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공, 규정, 유럽연합, 데이터, 정책, 시행, 관리, 위반, 개인정보보

호, 이용
82(5.90)

5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

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 회의, 발언, 대통령, 정부, 지적, 국회, 참석, 인사 47(3.39)

6
DAS(Digital Aging System)과 강원

도조례
사업, 지원, 계획, 관계자, 미래, 최초, 소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82(5.90)

7 블록체인 사용, 기능, 사용자, 이용, 공유, 저장, 방식, 제공, 대표, 서버 87(6.27)

8 잊힐 권리 인정 사례 기사, 사법재판소, 보도, 언론, 소송, 링크, 판단, 이름, 법원, 스페인 178(12.82)

9
EU의 실리콘밸리 기업 규제에 대한 

미국의 반발
미국, 정부, 국가, 페이스북, 프랑스, 영국, 시작, 규제, 광고, 이용자 101(7.28)

10 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 의미, 존재, 우리나라, 현실, 생각, 과정, 상황, 판단, 핵심, 목적 87(6.27)

1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5년 개인정보보호 10대 트렌드 전

망’ 보고서

활용, 변화, 환경, 경제, 발전, 이슈, 안전, 분석, 보안, 빅데이터 65(4.69)

12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게시물, 포털, 방송, 자기, 본인, 통신위원회, 이용자, 공개, 게시, 

사업자
152(10.96)

13 (분석 제외)
생각, 기억, 세상, 시대, 이야기, 인간, 오늘, 마음, 중요, 일상, 

사람들
110(7.93)

<표 3> 뉴스 기사 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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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3은 “업체”, “동영상”, “흔적”, “사이

트” 등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일명 

‘DAS(Digital Aging System)’라고 불리는 디

지털 소멸 시스템과 관련된 단어들이면서 디지

털 장의사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였

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의 파악을 위해 주요 뉴스 

기사를 확인한 결과 역시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업 등에 대한 내용과 웹 상의 정보를 삭제하

기 위해 정보 주체 사망 시 사망자가 웹 상에 남

긴 다양한 흔적의 상속 여부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디지털 장의사’를 토픽명으로 정하였다. 

토픽 4는 “규정”, “유럽연합”, “데이터”, “정

책”, “시행”, “개인정보보호” 등의 단어가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픽 4에 해당하는 기사

들의 주요 내용은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법안 통과 및 시행에 관

한 기사들로, 이에 따라 토픽 4의 이름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 

명명하였다. 

토픽 5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키워드는 “국

민”, “회의”, “발언”, “대통령”, “정부”, “지적”, 

“국회” 등이었는데, 이들 키워드는 2013년 2월

에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였으므로, 해당 토픽을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

한 정책토론회’로 명명하였다. 

토픽 6은 “사업”, “지원”, “미래”, “최초”, “소

멸”, “관리”, “시스템”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디지털 소멸 시스템 DAS 

(Digital Aging System)의 상용화 추진과 지

자체 최초로 잊힐 권리를 인정한 바 있는 강원

도에서 디지털 소멸 시스템인 DAS을 도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DAS와 강원도 조례’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7의 토픽명은 ‘블록체인’으로, 주로 등

장한 단어는 “사용”, “기능”, “사용자”, “이용”, 

“공유”, “저장”, “방식” 등이었다. 관련성이 높

은 기사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삭

제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잊힐 권

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등장한 단

어들이었다. 

토픽 8에는 “기사”, “사법재판소”, “보도”, 

“언론”, “소송”, “판단”, “법원”, “스페인” 등

의 단어가 등장했다. 포함되는 주요 기사들의 

내용는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와 구글 스페

인의 소송 건에 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 것에 대한 내

용들로, 따라서 해당 토픽명을 ‘잊힐 권리 인정 

사례’로 명명하였다. 

토픽 9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는 “미국”, 

“정부”, “국가”, “페이스북”, “프랑스”, “영국”, 

“시작”, “규제”, “광고”, “이용자”였다. 이들 단

어가 포함된 기사들은 유럽연합이 ‘GDPR’을 

통해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구글

을 비롯한 여러 실리콘밸리 기업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각종 규제를 받는 데에 대한 미국 정

부의 항의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 토픽

명은 ‘EU의 실리콘밸리 기업 규제에 대한 미국

의 반발’로 정하였다. 

토픽 10은 ‘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으로 정하

였는데, “의미”, “존재”, “우리나라”, “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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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기사의 내용

은 한국형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제안,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는 ‘정보 갱신권’의 도입, 잊힐 권

리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의 필요

성 등이었다. 

토픽 11에서는 “활용”, “변화”, “환경”, “경

제”, “발전”, “이슈”, “안전”, “분석”, “보안”, 

“빅데이터”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단어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5년 개

인정보보호 10대 트렌드 전망’ 보고서에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된 기사에 나타나는 단어들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5년 개인정보보호 

10대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토픽명으로 정하

였다.

토픽 12는 “게시물”, “포털”, “방송”, “자기”, 

“본인”, “통신위원회”, “이용자”, “공개” 등이 

주요 키워드였으며,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방

송통신위원회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논

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

라인’의 초안 공개 및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어, 해당 토픽명을 ‘인터넷 자기게

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13의 경우 “생각”, “기억”, 

“세상”, “시대”, “이야기”, “인간”, “오늘”, “마

음”, “중요”, “일상”, “사람”들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였으나, 이들 단어들을 포함하는 기사들

의 경우, 그 맥락상 연결되는 하나의 주제가 존

재하지 않아 해당 토픽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많은 뉴스 기사에서 등장한 토픽은 토

픽 8 ‘잊힐 권리 인정 사례’로 178개 기사에서 

등장하였으며, 전체의 12.8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토픽은 토픽 3인 ‘디지

털 장의사’(177개, 12.75%)였으며, 이어서 토

픽 12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 

152개(10.95%) 기사에서 등장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뉴스 기사 빈도순 토픽과 주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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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술지 논문 분석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

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토픽 1에 포함된 단어들은 “법률”, “방안”, 

“개인정보”, “제도”, “조화”, “주체”, “프라이

버시” 등이었다. 토픽 1에 포함된 주요 문헌들

은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국내외적 이슈 분석을 통해 국

내에서의 잊힐 권리 법제화의 의미와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2는 “삭제”, “판단”, “사실”, “내용”, “판

결” 등이 주요 키워드였으며, 이들 키워드를 포

함하는 문헌들의 경우, 유럽연합 내 잊힐 권리

에 관한 판결과 시사점을 포함하여, 잊힐 권리 

인정의 타당성을 유럽연합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토픽명

을 ‘유럽연합 내 판결’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은 “영향”, “분석”, “결과”, “가능성”, 

“인식”, “중심”, “데이터”, “수집”, “반영”, “역

할”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는데, 각 키워드

만 봤을 때 이들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토픽 3을 구성하는 주요 문헌들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SNS 환경에서의 잊혀질 권

리 구현 방안 등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거나 

빅데이터 환경에서 잊힐 권리의 구현에 관련된 

연구들이 핵심 문헌으로 등장하고 있어, 해당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4의 핵심 단어들은 “개인”, “자유”, “표

현”, “논의”, “언론”, “사회” 등이었다. 이들 키

워드가 등장한 문헌들의 내용은 인터넷과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보도 기사의 유효

기간을 무한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개인의 과거를 현재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

음을 지적하며, 언론 기록의 삭제 권리 부여와 

관련된 동향 분석 및 언론 보도 내용의 제한을 

토픽 토픽명 핵심 키워드 논문수(%)

1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
법률, 방안, 개인정보, 제도, 조화, 주체, 프라이버시, 모색, 다양, 
충돌, 법제화, 문제

26(10.57)

2 유럽연합 내 판결
삭제, 판단, 사실, 내용, 판결, 우리나라, 인정, 기본권, 형량, 
주장

48(19.51)

3 빅데이터 분석 영향, 분석, 결과, 가능성, 인식, 중심, 데이터, 수집, 반영, 역할 26(10.57)

4 언론 보도의 잊힐 권리 개인, 자유, 표현, 논의, 언론, 마련, 사회, 권의, 역사, 국민 29(11.79)

5 디지털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해결, 상황, 문제, 비교, 유통, 실현, 디지털, 방법, 논의 23(9.35)

6 범죄에 관한 잊힐 권리 시행, 지위, 단계, 수단, 보존, 미국, 등장, 공개, 적절, 여기 14(5.69)

7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요구, 자신, 사회, 이용, 기록, 이용자, 서비스, 
위험

25(10.16)

8 개인정보보호
보호, 개인정보, 공개, 적용, 행위, 처리, 목적, 문제, 개인정보보
호, 요건

17(6.91)

9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인격, 제정, 입법, 정보보호, 규정, 기업, 유럽연합, 확보, 행사, 
우선

26(10.57)

10 (분석 제외) 연구, 다음, 생각, 부분, 기존, 결과, 대표, 제시, 강조 21(8.54)

<표 4> 학술지 논문 토픽모델링 결과



290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2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대다수이다. 따

라서 이는 ‘언론 보도의 잊힐 권리’로 토픽명을 

정할 수 있다.

토픽 5에서는 “범위”, “해결”, “상황”, “실

현”, “디지털”, “방법”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

고, 주요 문헌들의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통과 이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디

지털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로 토픽명을 정

하였다.

토픽 6은 “시행”, “지위”, “단계”, “수단”, 

“보존”, “미국”, “등장”, “공개” 등의 단어가 포

함되어 있었는데, 관련성이 높은 문헌들의 내용

을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명은 ‘범죄에 관한 잊힐 권리’로 명명

하였다. 

토픽 7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은 “기술”, 

“인터넷”, “요구”, “서비스” 등으로 잊힐 권리와 

관련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 있는 단어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헌의 내용 역시 블록체

인 기술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점과 블록체

인을 통해 구현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블록체인’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8은 ‘개인정보보호’로 토픽명을 정하였

다. 토픽 8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단

어들인 “보호”, “개인정보”, “공개”, “적용”, “행

위” 등의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주로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 등에 대한 법․

제도적 고찰 관련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토픽 9에서는 “인격”, “제정”, “입법”, “정보

보호”, “규정”, “기업”, “유럽연합”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련성이 높은 문헌들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유럽의 개인

정보 일반 규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토픽명은 ‘GDPR’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10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들

은 “연구”, “다음”, “생각”, “부분”, “기존”, “결

과” 등으로, 이러한 단어들은 학술지 논문에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며 잊힐 권리와 관

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학술지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토픽은 토

픽 2 ‘유럽연합 내 판결’이었으며, 다음으로 토

픽 4 ‘언론에 나타난 잊힐 권리’, 토픽 9 ‘GDPR’, 

토픽 3 ‘빅데이터’, 토픽 1 ‘법제화’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 4> 참조).

4.2.3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비교

잊힐 권리에 대해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에 나타난 논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토픽을 단어 구성과 대표 기사 및 논문의 내용

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등

장하는 토픽들을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크게 

법안 및 규정,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술 

구현 및 적용,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및 해석,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등

장하는 토픽들이 해당 범주들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아 현재까지 언론과 학계 모두 비슷한 수

준의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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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술지 논문 빈도순 토픽과 주요 단어

항목

뉴스 기사 학술지 논문

토픽명

항목당 

기사 수

(%)

토픽명

항목당 

논문 수

(%)

법안 및 규정

1.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
306

(22.05)

1.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
52

(21.14)
4. GDPR 9. GDPR

10. 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술 구현 및 

적용

3. 디지털 장의사

346

(24.93)

48

(19.51)

6. DAS

5. 디지털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7. 블록체인 7. 블록체인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235

(16.93)

60

(24.39)

12.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4. 언론 보도의 잊힐 권리

6. 범죄자의 잊힐 권리

8. 개인정보보호

사례 및 해석

8. 잊힐 권리 인정 사례
279

(20.10)

48

(19.51)
9. EU 기업 규제에 대한 미국의 반발

2. 유럽연합 내 판결

기타

5. 정책토론회
112

(8.07)

26

(10.57)
11.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

3. 빅데이터 분석

*초록색 음영은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토픽을 표시한 것임

<표 5>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토픽 비교



292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2

하지만 각 항목에 포함된 토픽들이 가장 많

이 나타나는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뉴스 기사의 경우,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술 구현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점점 더 표현의 자유보다 잊힐 권리에 대해 많

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잊힐 권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개

발 전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잊힐 권리의 도입을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술지 논문의 경우, ‘인격권 및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잊힐 권리의 법제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대상이나 삭제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예상되는 다양

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해결방

안의 제시보다는 해결을 위한 쟁점이나 검토 

사항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픽의 경우,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공

통적으로 나타난 토픽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방안’, ‘GDPR’, ‘블록체인’으로, 이들 토

픽에 대해서는 언론과 학계 모두 유사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GDPR’ 토픽과 ‘블록체인’ 토픽의 경

우, 잊힐 권리에 대해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모두 유사한 논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R’의 경우,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인 GDPR의 통과 및 시행, 국내외의 적용에 대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블록체인’ 토픽

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

용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

해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 관련 법제화 방안’ 토픽의 

경우,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뉴스 

기사의 경우, “의견”, “도입”, “한국”, “고려”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국내에 잊힐 권리의 

적용을 위한 법안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

항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반면, 학술지 논문

의 경우, “법률”, “방안”, “조화”, “모색”, “충

돌”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잊힐 권리의 필요

성에 대한 연구 및 잊힐 권리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항목에서는 그 대상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 기사의 경우, 각종 범죄사

건의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

지 논문의 경우, 범죄자의 잊힐 권리와 언론 보

도 기록의 삭제에 대한 내용을 연구 주제로 다

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정 개인의 사

생활과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잊힐 권리

를 인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가 

비록 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잊힐 권리가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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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개선 및 한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대상 기록은 범

죄 관련 정보 일체를 포함하게 된다. 즉, 언론기

관의 범죄 사실 보도 및 온라인 상에 게시된 게

시물 등에 범죄 관련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언론 보도의 잊

힐 권리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은 것

으로 보인다. 아직 기록관리 분야에서 해당 내

용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범

죄 관련 기록의 삭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

의 자유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자, 기록

의 유지와 삭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록

관리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

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

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통

해 각 문헌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들을 파악함

으로써 주로 다루고 있는 논점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해 문서 내에 

내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잊힐 권리와 관련된 

관심과 주요 주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키워드 분석의 경우, “권리”, “삭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의 14개 단어가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모두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가 포함된 

문헌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알 

권리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해

야 한다는 것으로,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서 모두 다루고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도 상

당수 존재하여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각각

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었는

데, 먼저 뉴스 기사의 경우, 학술지 논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기업”, “요청”, “개인정

보”, “구글”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

다. 이는 현재 잊힐 권리로 인해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

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학술

지 논문의 경우, “주체”, “인격”, “기본권”, “프

라이버시”, “법제”, “규정” 등의 단어가 빈번하

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뉴스 기사

에서는 총 12개의 분석 대상 토픽이 추출되었

고, ‘잊힐 권리 인정 사례’, ‘디지털 장의사’, ‘인

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순으로 많

은 기사 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총 9개의 분석 대상 토픽이 추출되었

으며, ‘유럽연합 내 판결’, ‘언론에 나타난 잊힐 

권리’ 토픽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이 상대적으

로 더 많이 나타났다.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나타난 토픽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자료에서 등장하는 토픽들을 범

주화 한 결과, 법안 및 규정, 잊힐 권리의 실현

을 위한 기술 구현 및 적용,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례 및 해석의 범주들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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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아 현재까지 언론과 학계 모두 비

슷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범주 내에서도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토픽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뉴스 기사의 경우,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

술 구현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

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잊힐 권리의 도입을 일종의 산업으로 인

식하는 시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학술지 논문은 잊힐 권리의 법제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대상이나 삭제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한 논란 등 ‘인격권 및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는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예상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

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토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방

안’, ‘GDPR’, ‘블록체인’ 토픽들은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토픽으로, 

언론과 학계 모두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두 토픽과 

달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방안’ 토픽은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다소 상이하

여, 같은 토픽이라도 언론과 학계에서 주목하

는 쟁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토픽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잊힐 

권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

하여 뉴스 기사에서는 각종 범죄사건의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

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학술지 논문의 경우, 

범죄자의 잊힐 권리과 언론 보도 기록의 삭제

에 대한 내용을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들을 중심으

로 하여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잊힐 권리에 대한 뉴스 기사와 학술

지 논문은 큰 범주 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해당 주제들에 관심

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스 기사를 통해 잊힐 권리

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 정도와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볼 때 큰 범주 내에서 유사한 내용의 논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이슈들이 학계

에서 논의되는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잊힐 권리에 대한 주제가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필요

한 주제라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모두 나

타나는 주제는 사회적 및 학문적으로 모두 관

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해당 주제를 우선적 

논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 과

제를 진행함으로써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잊힐 권리”의 토픽 분석  295

셋째, 쟁점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

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 

결과,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유사한 토픽

이라도 그 내용과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책적 차원

에서 잊힐 권리의 대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서

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상이하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의 

경우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볼 때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기록정보서비스에 있어 

잊힐 권리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록의 삭제나 기록 검색에

서의 배제 등과 같은 잊힐 권리의 방법에 대한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주제들은 

잊힐 권리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도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잊힐 

권리에 대한 주요 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토

필모델링 분석을 통해 잊힐 권리에 대한 주요 

관심과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부

분적으로 이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전무

한 상태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점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학술지 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토픽의 특징이

나 차이를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또한 후속연구로 시계열 분석을 통

해 뉴스기사와 학술지 논문에 나타나는 주제가 

언급된 시기와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문서별 토픽 변화 추이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나 사회적․학문

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관리

학 분야에서도 더이상 이와 관련한 논의를 배

제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의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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